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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가족만남기쁨에도…코로나옮길까마음졸여

설연휴마지막날인2일오전광주송정역에서귀경객들이열차에오르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사적모임인원맞추기등조심

자녀들순서정해고향집방문

외출대신 집콕에층간소음걱정

주택가일대명절쓰레기산더미

연휴마지막날선별진료소장사진

조마조마했던광주 전남설풍경

다시일상으로

광주와전남지역민들은여느때보다조마조마한

심정으로설을보냈다.

코로나19장기화로오랜기간만나지못했던고향

집을방문하면서도코로나확산세를우려,사적모임

가능인원(6명)을고려해방문일정을짜는모습을

보이는가하면, 외부일정을자제하고집에만머무

르는 집콕을하면서간만에찾아온손주들로인한

층간소음갈등에맘졸이는모습도눈에띄었다.

◇자고일어나면100명씩늘어나=2일광주시에

따르면광주지역코로나19 확진자는설연휴를하

루 앞둔 지난달 27일 422명을 시작으로 422명

(28일)→477명(29일)→482명(30일)→500명

(31일)→618명(1일)등으로급증했다.

전남지역 확진자도 293명(30일)→411명

(31일)→464명(1일)등으로급증세다.

이때문에시민들은막상설에가족들과만나기

로결정해놓고도불안함을감추지못했다.

김동수(64 광주시서구치평동)씨는 부모님집

을가기전일가족이신속항원검사를받았다면서

고향집에가서도집밖으로는나가지않았다고말

했다.나주혁신도시에사는김모(44)씨도 전날가

서음식을만들었던예년과달리,올해설에는당일

날 본가와처가를들러인사하고왔다면서 산소

도따로가고연휴내내집에서머물렀다고했다.

이모(여 46)씨는 5남매중막내인우리가족이

홀로있는시어머니와설날아침을맞았고나머지

세자식들이시간을정해서각자순서대로방문했

다고했다.

광주시청임시선별진료소와 5개 구청선별진료

소도설연휴기간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자가검

사)와 PCR 검사를맡기위한시민들의발걸음이

이어졌다. 설당일인지난 1일에서만광주지역선

별진료소등에서는1만2486건(PCR7268건자가

검사5217건)의검사량을기록했다.

특히연휴마지막날인2일정오께광주시청임시

선별진료소와서구보건소선별진료소에는끝이보

이지않을정도로많은시민들이줄을섰다.

◇모처럼손주왔는데, 층간소음싸울까조마조

마= 올설연휴는대다수시민들이코로나19 탓에

외출은삼가고 집콕하면서층간소음을호소하는

지역민들도많았다.

광주지역민들이소통하는한인터넷카페에는설

연휴기간아이들뛰는소리등으로인한층간소음

을호소하는게시글이잇따랐다.

한카페회원은 꼭대기층이라층간소음은없었

는데,아랫집인지옆집인지알수없는곳에서평소

에듣지못했던쿵쾅쿵쾅소리가너무나도크게들

린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 다른 회원은 손주가

놀러와서밤12시까지뛰어다니더니이젠어른차례

인가보다고하소연을했다.아랫층주민들만불편

한건아니다. 나주남평에사는김모(74)씨는 명

절날오전에모처럼온손주들이온지얼마지나지

않아두차례나잠을못자겠다고전화를했다면서

민감한줄알겠지만노인네들만사는집에하루잠

깐온손주들소음도이해하지못하면차라리단독

주택을사서나가야하는것아니냐고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줄이는 등 조심스러운

연휴를 보낸 탓에 112신고 접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에따르면설연휴동안112신고는하

루평균1089건접수돼지난해1254건보다13.2%

(165건) 감소했다. 같은기간교통사고는45건발

생, 교통사고사상자가지난해보다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도112신고접수가지난해1550건에서

올해1356건으로12.5%감소했다.교통사고도62

건에서53건으로14.5%줄었다.

집안에서조용한명절을보낸시민들이많은탓

에광주지역주택가일대는가정에서배출된쓰레

기로가득했다.

광주시서구의한아파트경비원A씨는 지난명

절보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배달 음식

용기부터 음식물 쓰레기까지, 플라스틱 마대자루

는오늘만벌써두번째갈아끼웠다고말했다.

서구의경우명절당일부터이틀간쓰레기수거

가중단되면서광주시서구금호동의한주택가도

쓰레기로가득찬종량제봉투가전봇대아래수북했

다. 공동주택경비원들은이날하루종일수거장에

널부러진 쓰레기를 정리하느라 바빴다. 단독주택

도비슷해서구지역한가정집대문앞에는 100ℓ

종량제봉투가4개나세워져있었다.

집 주인 B씨는 아들부부가왔다갔는데, 지난

명절에못만나기도했고외식도할수없고이것저

것집에서장만을많이했다며 쓰레기가많이나

왔는데, 오늘은쓰레기수거를안하는날이다보니

집앞에세워뒀다.다른집에서도평소보다쓰레기

배출이많은것같다고말했다.

/김민석기자mskim@kwangju.co.kr

광주클럽붕괴 1심선고2년넘게걸렸다

불법증축 안전불감드러나

업주등운영자들집유선고

2명의사망자를비롯, 34명의사상자를낸광주

클럽구조물붕괴사고와관련, 클럽운영자들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선고됐다.사고난지2년이넘

었고재판에넘겨진뒤로도2년이훨씬지나서야1

심판결이선고된데따른 지연판결 ,우리사회안

전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는지적도일각에서나오고있다.

2일법조계에따르면광주지법형사3단독오연

수부장판사는34명의사상자를낸클럽붕괴사고

와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위반, 식품위

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클럽 업주 A

(55)씨에대해징역2년,집행유예4년,벌금700

만원을선고했다.A씨와클럽사업자로등록된B

(여 42)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선고했다.이들과함께클럽을공동운

영한C(47), D(49)씨에대해서는각각징역1년

6개월,집행유예3년,벌금700만원을선고했다.

법원 판결문에는 이들의 불법 증축 과정, 허술

한안전의식등을엿볼수있다.

이들은지나2016년 7~9월설계도도없이임의

로증축공사를시행했고증축한곳에손님들이자

유롭게올라가춤출수있는데도버틸수있는지

기본적인 건축구조기준조차 고려하지 않는가 하

면, 용접도 전문 기술자가 아닌 운영자가 의뢰해

대충시행한것으로드러났다.

클럽을운영한3년여동안종업원들에대한안전

교육은전혀없었고안전요원을배치하지않았으며

증축에따른안전점검도하지않았다는게검찰수사

로드러났었다.관련조례상출입가능인원(349명)을

넘긴393명을출입시킨사실도확인됐다.

이들은관할구청에신고없이건축물을증축하

는가하면, 증축과정에서하중등을고려해시공

하고건축물안전을확보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

소홀히해지난 2019년 7월 27일새벽 2시38분께

복층구조물이무너져2명이숨지고세계수영선수

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등 32명이 다치는

사고로이어졌다는게검찰공소사실이다.

재판부는 이사건업무상과실치사상범행은고

의가아닌과실범으로,A씨등이모두반성하고사

망자유족들을포함해국내피해자들과합의해처벌

을원하지않고있는점등을반영했다고판시했다.

재판부는또최초로클럽을개업, 증축해운영하

다지난2016년A씨등에게넘긴E(47), F(54)씨

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최초

증축공사이후4년이지나사고가났고중간에A씨

등의 2차 증축공사가이뤄진점등으로사고와의

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며무죄를선고하고건

축법위반등에대해서만유죄로판단해각각벌금

800만,벌금1000만원을선고했다.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정서적학대 사회복지법인손배책임인정

위자료300만원지급판결

법원이보호대상자에대한보호양육의무를다

하지못한보호시설관리자에대한감독의무가있

는법인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했다.

2일법조계에따르면광주지법민사4-1부는A

씨가광주모사회복지법인을상대로낸손해배상

소송항소심에서원고패소한원심을깨고원고일

부승소판결했다.

A씨는16살이던지난2016년1월,거주하고있

던 복지법인 원장 B(여 58)씨 동의 없이 쌍꺼풀

수술을했다는이유로 B씨에게강제로정신병원

입원절차를 밟는가 하면,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

받고시설내방을돌면서반성문을읽게하는등

정서적학대행위를당한데따른책임을물어C복

지법인을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냈다.

B씨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

반)로벌금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

재판부는B씨의사용자인복지법인의손해배상

책임을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행위는훈육의정도를넘어아동

의건강을해치거나정상적인발달을저해할수있

는정서적학대행위로불법행위에해당한다면서

C법인은여성보호대상자들을보호양육하는시

설의운영법인으로서,해당시설원장B씨의불법

행위로A씨가입은정신적손해를배상할책임이

있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인권위원

회결정전까지해당시설관계자의장기간에걸친

아동학대행위에대한인식을하지못한점등을들

어사용자로서해당시설관계자의사무감독에대

한주의의무를다했다고인정하기어렵다며 법

인은A씨에게위자료300만원을지급하라고판

시했다.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